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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1.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세계경제전망) ′21년 성장률은 6.0%로 유지(′22년 4.9%, +0.5%p)되고 있지만, 

′21.4월 전망시보다 국가 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는 양상임. 
 - (국가그룹별) 대체로 선진국은 상향, 신흥·개도국은 하향조정되고 (위험요인) 백신

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함.   

 - (정책 권고)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 완화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해 국제
공조 강화 및 적극적인 정책 유지를 권고함. 

 - (재정전망 및 금융안정) 글로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되었고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 한편, 세계
경제전망과 함께 수정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전망도 크게 개선됨. 

                                ☞바로가기
■ 2021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 (국내 경기상황)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지속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 2020년 역
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0% 성장이 예상됨.

 - (대외여건 전망)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백신 보급 속도,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와 고용
시장 안정화 여부, 소득 여건의 개선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바로가기
■ 최근 강원지역 수출 현황 및 전망
 - (개황) 강원지역 수출은 2000년대에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다가 2020년 들어 코

로나19 확산으로 주춤하였으나 하반기부터 회복으로 전환됨.
    * 전국 수출 대비 비중은 2000년 0.2%에서 2020년 0.4%로 확대되었으나, 제주

(0.0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주요 수출품목별 현황) 의료용전자기기, 자동차부품 등 기존 주력품목이 높은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최근 면류, 의약품, 화장품, 전선 등이 빠르게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별 현황) 중국과 ASEAN5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2000년대 초반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함. 
    * ASEAN5: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전망) 전선,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부품 수출 회복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8182&fileSn=2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9&state=view&idx=58167&ord=0
http://www.bok.or.kr/portal/bbs/P0000800/view.do?nttId=10065756&menuNo=2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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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추경안의 구성) 2021년 7월 2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지출 기준 13개 부처 7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추경안의 편성배경) 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국민 지원 ② 코

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해 백신 확보·접종,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글
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선제적 지원 ③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임.

 - (재정 총량) 추경 규모는 총 35.0조원으로서, 33조원은 총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증액에 지출되고 2.0조원은 국채상환에 활용 예정임.

   * 2008년 이후 14차례 추경안 중 2번째로 큰 규모임(세출증액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
                < 1차~5차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규모 >

구분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1차 2차 3차 4차 5차

규모

(조원)
12.2 7.8 9.3 14.9 33.0

예산 2020.2회추경 2020.4회추경
2021.본예산 및 

2020.집행잔액
2021.1회추경 2021.2회추경

 - (편성목적별 주요내용) 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3.4조원(코로나 상생 국민지
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 ② 백신·방역 4.4조원, ③ 고용·민생 2.6조원, 
④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임. 

    * 주요 사업별 분석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함.
 - (주요 증감내역) 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1.4조원)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0.5조원) ③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0.5조원) ④ 취
약계층 등 민생지원(+0.2조원) ⑤ 감액 등 재원 조치(-2.6조원)임. 

 - (결과) 국회통과 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8.1% 증가(1차 추경 대비 
+6.3%p)하고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정부안과 동일)로 
최종 총량이 변화함. 

 - (향후 계획) 추경 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TF 및 주요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임.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21823471729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8143&file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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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회의에서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21년 2차 추경(7.24. 국회 통과) 집행
계획을 논의함. 

 -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 집행, 지방・지방교육
재정은 64.3%와 75.6%를 집행하여 계획을 초과달성하고, 1차 추경은 관리대상
(11.3조원)의 82.9%인 9.3조원을 집행(7.21일 기준)함.

 - 이러한 적극적 집행에 힘입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지난 1분기 0.4%p에 이어 2
분기 0.3%p로 (+)를 유지하는 등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함.

 - 한편, 2차 추경(80개 사업, 34.9조원)의 71개 사업, 20.9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함.

  ☞바로가기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 연 5조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 행정안전부는 7.28.(수)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광역과 기초 간 재원배분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8월초 ’지방재정전략회의‘ 통해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의 확정으로 향후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

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조원 등 매년 
총 5조원 이상이 지방재정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됨.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단위: 조원)

지방재정 부담 (3.1)
지방재정 확충(①+②+③) +5.3

지방세 확충(①) +4.1

①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3) 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4.3%p↑) +4.1

 ②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1.0
②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0.8)  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0.2

 ⇒ 순확충 총 2.2조(5.3-3.1) 규모

 -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임.
    *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등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8222&fileSn=1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107291038361051&rs=/synapFile/202108/&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107291038361051%26rs%3D%2FsynapFile%2F202108%2F&synapMessage=%EC%A0%95%EC%83%81


- 4 -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1.7.27. 제정 / ′22.4.28. 시행)
 -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ㆍ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 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
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한편 그간 도시 개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많은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고 그곳
에서 생업을 이어오던 소상공인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상권 젠트리피케
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함. 

 - 이에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
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21.7.27. 제정 / ′22.1.28. 시행)
 -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

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
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
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 경주 등임. 

 -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② 포용성 및 상생·공
정기반 강화 ③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임. 

 - 한편,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5,050억 원이며 개정대상 법률은 
내국세와 관세를 합하여 총 16개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345&lsId=&efYd=202204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285&lsId=&efYd=202201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8146&file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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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감축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배경)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주요내용) ①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
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②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③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
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④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⑤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⑥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신설 ⑦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 대책 마련 등임.

 - (시사점)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바로가기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목적) 본고는 지난 10년간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

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결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대외요인인 VIX 지수와 더불어 민간신용, 외환보유액, 환율
체제 등과 같은 대내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환율, 
자본유출입,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외환시장 잠재리스크 점검)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
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① 외은지점에 대한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
금제도)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당초 외은지점 유치 취지(달러화 조달 창구)가 활성
화되도록 유의 ②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측면에서 주목을 덜 받
아온 비은행부문의 외화수요 급증 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비 ③ 비은행부문에 대해 
대외부문 시스템적 중요성의 크기를 측정하고 은행부문과의 상호연계성 점검 ④ 
정책당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지배구조를 개선 ⑤ 한ㆍ미간 통화스왑 상설화(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 추진

 - (정책 제언) 우리나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10년간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함.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에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순기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유인(incentive)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9666&cg_code=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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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추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현재 글로벌 기준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저금리 상황하의 세계물가 동향) 최근 세계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최근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실물지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시사점) 올 하반기로 갈수록 누적 백신 접종률 증가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예정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하여 국내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 (개요) 전국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광역시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총 17개 
광역시도 중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을 상회하는 곳은 6곳에 불과하며, 
전국 수준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광역시도는 7곳이나 됨. 본고는 지역경제의 
현상을 경제력(GRDP 규모), 일자리, 혁신능력, 재정, 인구 등 5개 부문에 걸쳐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경제의 현황) ① [특정 지역 경제력 집중 심화] 1990~2019년까지를 살펴
보면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의 전체 GRDP 비중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13개 광역시도의 비중은 하락함. ② [일자리 규모 격차 확대]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면 2006년 대비 20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규모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8곳에 이르는 반면 서울, 충북 등은 전국 수준을 
대폭 상회함. ③ [열악한 혁신능력]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과학기술역량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자원, 활동, 성과 등 3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④ [약해지는 재정 여건] 재정
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임.

 - (시사점) 다수의 광역시도가 소득과 경제력 및 일자리와 같은 현재의 경제 여건은 
물론 혁신역량과 재정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 및 유출 현상마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bid=63&bidx=&idx=7556
https://hri.co.kr:442/storage/newRe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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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음식배달 및 택배의 증가로 플라스틱을 활

용한 식품용 용기·포장재 사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플라
스틱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정부정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용기·포장재 원료의 재활용은 방법에 
따라 화학적 재활용과 물리적 재활용으로 구분되는데, 현재「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이 고시에서는 화학적 재활용은 허용하나 
물리적 재활용은 식품 접촉면의 안전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어,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하여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식품용 용기·포장재 원료의 물리적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임. ② (환경부)「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투명 PET병의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PET병 금
지와 ‘박리되지 않는 PET병 라벨 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접착제도 물에 쉽게 녹는 성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을 개정하여 물리적재활용을 거친 재생
원료(r-PET) 사용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 (국제동향) 2015년 이후 유럽연합(EU)은 제품, 소재, 자원의 가치가 최대한 유지
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순환경제 정책을 정의하고, ‘자원채취
(take)-대량생산(make)-폐기(dispose)’ 중심의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재활용, 
제품 수리 및 업싸이클링 등을 통해 자원 사용을 줄인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
려고 노력 중임. 특히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0년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한 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등 순환 자원화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제도도입 시 고려사항 및 활성화방안) ① 식약처와 환경부는 r-PET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식품업계가 이를 용기·포장재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 
② 공동주택에서 투명 PET 배출 시 포장재 뚜껑 등과 같은 다른 재질이 포함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 ③ 생원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는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r-PET의 함유율을 정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함유
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④ r-PET이 음료포장재로 다시 성형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 규격과 안전성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재활용 관리 현황 및 
기술 연구를 근거로 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EU, 미국, 일본과 같이 
인위적 오염 시험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임.

☞바로가기
■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 최근 국내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등 공급측면의 물가 오름세와 함께 관리물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4∼6월 중 물가상승목표인 2%를 상회

 -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을 총수요압력, 원자재가격, 환율 등으로 구성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소비자물가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할 경우,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화
당국의 물가안정목표(2.0%)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를 기록할 전망임.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idx=58207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bid=63&bidx=&idx=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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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정부 합동「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발표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
하였다고 밝힘. 

 -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며, 또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
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임. 

 -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②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③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
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바로가기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는 7.22.(목) 관계부처 합동으로「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힘.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

업의 변화 필요성 증대되고, 이미 금융·산업 측면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추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게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됨. 

 - 또한,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우려됨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제한적으로 
지원해 온 현 제도 현황 점검 후「새로운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해짐. 

 - 이번 방안은 당면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작동 가능한「통합적·체계적 수요발굴
-효율적 제도운용-시장기능 강화」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① 전략적 수요발굴·관리 체계 구축 ②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③ 시장 친화적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촉진 ④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인프라 확충 등임. 

☞바로가기
■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는 407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지방공사 68, 공단 

85)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7.29.(목) 발표함. 
 -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10조원, 부채 54.4조원(부채비율 34.9%), 

자본 156조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자산은 5.1조원, 부채는 1.9조원, 자
본은 3.2조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0.5%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영기업) 직영기업 전체 부채는 7.0조원, 당기순손실은 13,928억원이며, 직영
기업 중 상·하수도 부채는 각각 0.6조원, 5.1조원임. 

 - (도시철도공사) 부채는 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했으며, 낮은 요금현
실화율, 무임승차손실 지속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영향 승객감소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18,235억원으로 경영적자가 계속되고 있음. 

 -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8억 원 증가하였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8064&fileSn=4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909&menuNo=4010100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1072805324271711&rs=/synapFile/202108/&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1072805324271711%26rs%3D%2FsynapFile%2F202108%2F&synapMessage=%EC%A0%95%EC%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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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 교육부는 8.2.(월) 2021년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1개교 148개 학과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고 밝힘.

 - 기술혁신 가속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학생·학
부모의 교육 수요도 달라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음. 

 - 올해는 148개 학과 중 기계 분야(32개), 전기·전자 분야(25개)로의 개편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7개), 농림·수산·해양 분야(14개)가 
뒤를 이었으며,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3학
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개편에 필요한 
교육과정 준비·운영, 교원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임. 

 ☞바로가기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 성공적 마무리
 - 통계청은 지난 6.14.(월)부터 7.30.(금)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전국의 사업체 약 

330만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되었
다고 8.1.(일) 밝힘. 

 -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로, 2011년에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올해로 3회째임.  

 -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처음으로 활용
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와 같이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음. 

 - 통계청은 현장 조사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잠정 결과를 올해 12월에 공표하고, 전체 결과는 내년 6월에 확정 공표할 계획임. 

 - 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민소득(GDP), 지역소득(GRDP) 등 소득통계 추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하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서비스업 동향
조사 등 시의성 높고 활용도가 높은 월간 조사 통계의 모집단으로도 활용됨.  

☞바로가기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는 8.2.(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
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
발전 사업이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
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음. 

 -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선도지
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의 주요내용은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
커머스 물류단지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④ 지역수요맞춤지원과 같음.  

☞바로가기

교육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1da81b01cccee70f8ddcd739b4dc0af7&rs=/upload/synap/202108/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91069_2&rs=/assist/synap/preview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f906704180088668e85a5110bc3b6a5d&rs=/viewer/result/20210730

